
R&D세액공제축소경쟁력약화
전경련 , 5%세액공제제도 부활 요구 … 정부는 혜택축소 불가피

정부가 2002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대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투자 지원을 축소한 것은 국내기업의 대

외경쟁력을약화시킬것이라는지적이일고있다.

정부는특히 2001년부터기업이투자한연구인력개발비의 5%를세금에서깎아주는제도를없애고 4년간평

균지출액초과분의 50%를감면하는제도로단일화한바있다.

그러나 공제한도를 다시 40%로 낮추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하자 R&D 투자를 위축시키거나 왜곡할 것이

라는비난이나오고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경기둔화에 따라 기업이 R&D 투자를 축소하면 R&D 투자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한

푼도못받는경우가속출할것으로예상했다.

또 R&D 투자금액을 기간별로 크게 차등화 하는 것이 세제상 유리하게 됨에 따라 기업의 R&D투자가 왜

곡되는결과도초래할것이라고우려했다.

기업경쟁력의원천인 R&D투자의중요성을감안, 현재 50%로돼있는 4년간연구인력개발비의평균지출액

초과분세액공제율을계속유지하거나 R&D 투자금액에대한 5% 세액공제제도를부활, 선택적으로적용할수

있도록허용해야한다고주장했다.

전경련도연구개발, 설비투자등경제의성장잠재력을높이는분야에대해서는현행세액공제율이유지되어

야한다고밝혔다.

전경련은 또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절차 간소화

△주사업장에서 부가세 총괄신고 허용 및 복수의 총괄납부 사업장 허용△상장법인 등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면제등을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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